
http://dx.doi.org/10.5392/JKCA.2015.15.12.204

소수자 보호정책과 사회적기업
: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Minority Protect Policies and Social Enterprises
: Focusing on North Korean Defectors

정석환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Seok-Hwan Jung(shjung2015@pcu.ac.kr)

 요약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소수자 보호정책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소수자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사회적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연

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활동, 사회적 이질감인데, 사회적기업은 놓은 효과성을 가진 정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존

의 사회적기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위주로 진행되어져 창의와 발전이 결여된 지원 모형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동형 정책모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경제활동 수준을 넘어, 사회, 문화, 생활, 언어 등의 사회교육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

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일정부문 의무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소수자정책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심어 :∣소수자정책∣사회적기업∣북한이탈주민∣민간협동형 지원모형∣
 

Abstract

This study made fundamental approaches on the significance of social enterprises on minority 

protection policies. In particular, it offered discussion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erpris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greatly affect minority policies. Study result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greatest difficult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ir 

adjustment to Korean society are economic activities and a sense of social differences and social 

enterprises are a policy which can resolve these problems in the most effective way. Second, 

existing social enterprises were excessively run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y were 

support models which lacked creativity and development. To resolve such problems, a lesson was 

learned that these must change into policy models with local coproduction. Third, a lesson was 

learned that social enterprises offer more than simple economic activity, offering the proper 

functions of society, culture, living, and language, and thus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made mandatory in certain sectors. Such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oretically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cial enterprises as minorit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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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북한체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이탈주민

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2015년 4월 약 

28,000명이 국내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격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정부의 소수자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즉,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필요한 

집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소수자 정책은 다른 소수자 집단과는 근

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크

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될 수 있다

[1][8][11][20-23][25]. 

첫째, 대한민국에서 무력으로 대치중인 적대국에서 

이탈한 주민이라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헌법에는 대한

민국의 영토가 북한까지 명시되어 있으므로 북한이탈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받는 현실이다. 둘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전혀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경험한 이질성으로 정착하는데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

로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정치, 경제시스템은 모두 다

르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호정책

의 필요성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

적으로 결합되고 작동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심리적 

불안감, 대인관계, 취업 등의 문제에서 대한민국 사회

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22][25]. 

특히,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므로 사회적관계로 형성되

는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우

며,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사회적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25].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부적응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소수자 정책의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22].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북한이탈주

민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자립․자활을 원칙으로 하여 자립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정책들은 소수자 정책이 갖는 개인의 특수성을 감안

하지 않고 획일적 형태의 정책이 제공됨에 따라 정책효

과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8][11][20][21][23]. 

기존의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주로 진행되

고 있다. 예를 들어 정착지원사업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3][11][21][25],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문제

[1][2][10][12][17][22][2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7],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5][6] 등이 대

표적이다. 

이 연구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여기에서 출발한다. 

정책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

점에서 정책효과성(policy effectiveness)을 얻기 위해

서는 근본적으로 정책환경(policy environment) 속에서

의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의 주

제인 사회적 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으로써 장기적으로 소수자정책에 가장 

현실적 접근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

원정책이라는 광의적 개념이 아닌 정책수단의 하나로

써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정책효과성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현실은 어

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2.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기업은 어떠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 연구문제 3. 소수자 정책으로써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가능성은 무엇인가? 

Ⅱ. 북한이탈주민의 정책현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의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소수자 보호정책의 한 부

문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

의 사회 부적응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12206

남북통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19].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의 이해는 정착지

원의 원칙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인도주의와 인권보호의 문제로서 국

가의 의무이자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전원 수용이 원칙

이다. 둘째는 국가 선진화의 과제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용력을 증진시키며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도움

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는 통일준비 차원의 접근

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자본주의 체

제의 적응과정 및 남북주민 간 융합을 원칙으로 한다

[23].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원칙은 ‘인류애’, 

‘가족애’, ‘동포애’ 등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다른 소수

자 정책들보다 상당한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요약하자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신변안전에

서부터 거주지 확보를 통한 안전문제, 사회적응을 위한 

취업, 교육, 경제지원, 심리 상담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

적인 소수자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요약하자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대

상이므로 다양한 사회포용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수준
이 연구의 주제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사

회적기업의 연계성 논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은 지

원정책의 수준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크게 경제적 욕

구 충족과 심리적 안정화를 통한 사회정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

한민국에 정착을 시도하므로 정착조기에는 상당한 지

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일

회성 지원보다는 스스로의 사회정착능력의 향상에 정

책목표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집행을 시도하고 있으며, 

각종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원활동을 활성

화해나가고 있다[8].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은 정착금에서 

출발한다. 1인 세대 기준으로 700만원이 지급되며, 장

려금, 가산금을 포함하여 4,0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다음으로 주거에 관한 부문이 지원된다. 임대아파트가 

제공되며, 1인 세대 기준으로 1,300만원이 지급된다.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경제활동의 지속성 차원

에서 취업 지원정책이 실시된다. 취업 관련 정책은 직

업훈련, 고용지원금, 취업보호담당관, 기타 등이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부문, 교육,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 

등의 지원정책이 실제적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북한이

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이 실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

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3][10]. 특히, 주목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 사회의 적응수준은 경제

적 차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지원에 따

른 적극적인 사회적응에 대한 의지결여도 작용한다. 

즉, 적극적 사회정착의지 결여와 다양한 사회적 편견과

의 어려움으로 한국사회의 적응이 어려운 것이다[9]. 

따라서 1조원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정

책이 효과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지원정책의 효과성의 문제점은 대한

민국 사회의 부적응이 경제활동의 저하로 이어지고, 경

제활동의 저하는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은 정부정책의 불만과 더 

많은 혜택의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접근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성
적응(adaptation)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함께 어울림(adaptedness)’의 상태를 의미하는 심리적 

과정이다[17].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사회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집단 이주

로 매우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을 가진 집단이다. 세부

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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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국제적으로 이주민들은 필연적으로 물리적 

변화와 가치관,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며,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20][22]. 

둘째는 난민이주의 특성을 가진다. 난민이주는 개인

적 차원에서 전쟁과 기근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생존

을 위해  탈출을 시도한다[26]. 북한이탈주민들도 탈북

과정에서 난민이주과정의 특성을 비슷하게 경험하게 

되고, 정착과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여, 직업선

택, 죄책감, 문화적용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12]. 

셋째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이탈주민들

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편견을 동시에 경험

하게 되며,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북한정권에 의해 

겪게 될 불이익에 대해 죄책감 등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징을 보인다[10][20][22][23][25]. 즉, 이러한 특

성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적응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보이는 가장 큰 심

리적 특성은 극도의 안전욕구를 갈망한다는 점이다. 왜

냐하면, 북한이탈에서부터 국내 입국까지의 전 과정에

서 경험한 신변위험과 입국 후 생활적 경험을 통해 자

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작

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탈북자들이 자기보호

본능에 의해 사회적으로 이기적 모습을 표출하기도 한

다.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법적자유와 권리는 매우 

중요하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3]. 

요약하자면 북한이탈주민들의 빠른 자본주의 사회로

의 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

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

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합리한 사회적 차

별에 대한 높은 장벽이 제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

한 현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용

하게 된다. 이들은 기존의 한국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

의 취업과 임금 등을 원하지만 현실과의 부조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삶의 안정성 결여 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북

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써 만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 기업

1.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기업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서 선행되어야 할 부문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 

수준이다. 경제활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

회의 사회적 적응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

속적으로 안정된 생활과 정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9].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의 어려움

은 취업문제에서 시작한다[2][3][7][16][21]. 즉, 북한이

탈주민들이 생각하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

주민들이 직업을 찾기 힘든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설

명된다. 첫째는 북한과 한국의 사회시스템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율에 의한 경쟁에 익숙하지만 북한은 사회

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이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의 자본주의 경쟁시스템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는 

이해하지만 직접적으로 실천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는 북한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이다. 북한

은 폐쇄주의 국가이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전

반적인 사회수준(교육, 자본주의 문화, IT기술, 생활수

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

하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시스템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기간을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

이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 이직률도 평균적으로 3~4년 동안 평균 3개 이

상의 직장을 옮겨 다니고 있어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

기간 소요, 전문성 비제고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규학교, 검정고시, 운전학원, 컴퓨터학원, 요리

학원, 어학원, 취미관련의 교육 등 직업훈련을 받고 있

으나 실제 취업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2]. 이러

한 현실은 노동시장경쟁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이주자들에 대한 본래 국가의 국민들은 이주자들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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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에서 이주자들을 경쟁관계로 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9].

표 1.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수준
(단위: %)

지표 2011 2012 2013 2014
경제활동참가율 56.5 54.1 56.9 56.6

고용률 49.7 50 51.4 53.1
실업률 12.1 7.5 9.7 6.2

자료출처: http://www.unikorea.go.kr

다음의 [표 1]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

계데이터이다. 2014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적

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경제활동 참가

율은 50%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

이탈주민의 절반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

으로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북

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모델이 바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원정책의 활성화라

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자

인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최적

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수준에서의 사회적 목표를 가

지고,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지역사

회에서 유용한 사회서비스의 제공기능을 수행한다. 

통일부도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이라는 법

령을 통해 정책의 지원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1

년 이후에는 2010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참여기관’을 지정

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2013년 이후 ‘통

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이라는 정책지원을 통해 지원-기

업수익-지속가능이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5].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기업 정책

의 효과성은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은 효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5][6][8][23]. 

표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컨소시엄[5]
2013년 6월 기준

구분 기업명 업종 선정
1 우드림썬브라인드 블라인드 제조 2011년 
2 수진어패럴 남성복(봉제) 2011년
3 향기로운 외식세상 외식업 2011년
4 엔케이디씨티 유통업 2011년
5 비바트랜스 포장이사 2011년 
6 남북통일예술인협회 문화공연 2011년 
7 FNK 미디어센터 영상, 출판 2011년
8 대왕버섯영농조합법인 임산물(버섯) 2011년
9 아리랑패션 여성의류(봉제) 2011년
10 에덴데코 샘플복 2011년
11 굿인 폐배터리재생 2011년
12 평양통일예술단 문화공연 2011년
13 해피트리 빵, 과자류 제고, 작

물재배, 교육지원 2012년 

14 초코비 초콜릿/ 브라우니 
제조/ 판매 2012년

15 떡마당 떡 가공 2012년 
16 인성피앤씨 인쇄, 출판 2012년 
17 진성메디 복지용구 및 재활운

동기구제조 2012년 

18 원테크놀로지 자동차오디오 및 블
랙박스 제조 2012년 

19 하얀세상 청소용역 2012년 
20 에스이앤티소프트 IT(소프트웨어테스

팅) 2012년 
21 정민서 김치제조 2012년 
22 백년기업 씽크대 2012년 
23 북한이탈주민장애인

자활공동체 발전기 2012년 
24 백록담 떡가공 2012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기업들이 

지원 기간이 끝나면 다수가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중단

한다는 사실이다[5].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기

업에 대한 고용지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

다. 

이렇게 고용불안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

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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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업이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외면받는 정책이 

되었다. 또한 지원에 대부분이 고용지원금으로 이루어

지다 보니,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술이전과 같이 중장기

적 관점에서 사회진출을 하는데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

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당위적 현실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사회적 기업을 통한 포용정책

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

것은 안정적 정착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성을 높여 지원주의 정책이 

감소되고, 정부예산은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이러한 시

스템구조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기업 

포용정책은 장기적으로 정책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3. 정책의 발전
기본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한국의 정착과정은 

입국 후에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합동정보심문과정

을 거치고, 하나원에 입소하여 일정한 교육을 거치고 

나면, 각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배정받고 나서 기초적인 

보조금을 받으면서 스스로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시

스템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

히 증가하면서 지원예산의 규모도 1조원으로 확대되었

지만 정책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 대표적인 이유

가 정부주도형 지원정책이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

다. 북한이탈주민들 개개인이 가지는 특수성이 전혀 반

영되지 못하고 유연성이 결여된 정책을 펼쳐서는 정책

의 효과성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기업들과의 협

력을 통해 사회통합형 사회적기업이 북한이탈주민들기 

가지는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예산의 절감과 사회적응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사회적기업

이 확장된 민간협동형 정책지원모형의 개발이 북한이

탈주민들의 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Ⅳ. 결  론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사회에서 적응하는데 가

장 어려운 점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적응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와 같이 개인의 노력과 경쟁

으로 바탕으로 하는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올

바른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소수자정책의 하나로써 일

정기간의 보호를 통해 적응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요건들을 자연스럽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하나가 사회적기업이

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런 맥락에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

사점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북한이

탈주민들의 사회적기업은 중앙정부가 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각 지역으로 펼쳐져 있는 북한이탈주

민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

로 지방정부도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기업 참여를 일정기

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기업이 단순한 경제

활동의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에 사회․문화․생

활․문화 등에 사회적활동을 함께 하면서 적응하는데

는 사회적기업만한 정책이 없다. 사회적기업에서 일하

는 것 자체가 적응교육이고, 자립, 자활이 될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의

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부주도형 시행해온 사회적기업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도하는 민관협동형으로 운영할 필요성

이 있다. 즉, 인력지원, 재정지원, 시설지원 등은 민간지

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도 좋다.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주도형으로 

가지만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단계를 벗어나 민간이 참

여하여 수익창출형의 사회적기업으로 변화시키면서 양

질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지나치

게 중앙정부 위주로 진행되어온 북한이탈주민들에 대

한 사회적기업운영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으며, 그 한계

를 벗어나 실제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

간이 함께 하는 혼합형의 제3섹터 형식의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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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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